
환매대상토지가 생겼음을 알리는 통지는 법적인 의무다

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(사업시행자)가 지체 없이 이를 원

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요청과 비자

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

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

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저오디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

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, 위 규정을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자(사업시행자)의 

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, 위 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한 통

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한 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

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,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

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

가한 때에는 원소유가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. (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

2001.08.23. 선고 99가합1603 판결)


